
한국의 부가가치세, 45 년 만에 증세를 할 지도!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매일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왜냐하면 뭔가를 살 때마다 소비세를 납부하기 때문이지요. 이 소비세는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늘어난 

부가가치의 부분에 과세를 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외국에서는 소비세를 

부가가치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소비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1977 년에 도입된 이후 세율이 변함없이 10%입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및 경제대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 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발전기구) 각국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은 19.3%인데, 한국과 

일본의 세율은 10%로 그 절반 정도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재정상황이 건전해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증세를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현재 급속한 소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세금을 부담하는 세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지요. 또한, 여기에 

코로나 대책이 더해지면서 점점 나라 재정을 압박하게 되니, 부가가치세를 

증세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같은 세율을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에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세수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경제상황이 힘들어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야만 합니다. 즉, 소비를 하지요. 그때마다 부가가치세를 자동적으로 내게 



되고, 이것이 나라와 지방의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반면에 소득세의 경우는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세율이 낮거나,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에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경기가 안 좋으면, 세수도 줄어들지요. 그렇기에, 확실하게 세수가 들어오는 

부가가치세를 증세하여, 소자 고령화와 경기 대책의 중요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왠지 일본과 비슷한 고민이네요.  

                            김근삼(시가쿠칸대학) 

 


